
2019년 국외단기훈련 부처간협업과정

국제노동기구(ILO) 및 선진국 
노동현황 파악

2019. 11. 4. ~ 11. 15.

국가
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 1 -

Ⅰ. 국외 훈련개요

1. 개요

◦ (훈련과제) 공무원 단체교섭 및 노동기본권 관련 해외사례 연구

-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문제 및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비교

- 선진 유럽국가의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 등

◦ (훈련과정) 2019년 국외단기 부처간협업과정

◦ (훈련국가) 벨기에, 스위스

◦ (참여부처) 국가인권위원회(주관), 고용노동부

《 훈련 일정 》

일정 지역 방문기관 주요 훈련내용

’19.11.4. 한국 → 벨기에 출국

11.5

벨기에

연방노동부(FPS) ▪벨기에의 노동복지에 대한 
국가전략 등 사례

11.6 노동사회 연구소(HIVA) ▪벨기에 노동조건 및 결정과정

11.7 고용청(ONEM) ▪기업 파산시 보상금 제도 관련

11.8
유럽공공서비스

사용자단체(CEEP)
▪사회적 대화 의의 및 중요성 

▪일터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대책 

11.9～11.10 자료정리 및 주말휴식

11.11. 벨기에
주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벨기에 노동 이슈

11.12.
벨기에→스위스 이동

스위스

국제노동기구(ILO)

▪ILO 핵심협약의 의미

11.13 스위스 ▪주요국가 핵심협약 비준상황 

11.14
스위스 ▪ILO의 기능․역할

스위스 → 한국 귀국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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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기관

1 연방노동부(FPS)

◦ (기관명) 연방고용노동부(FPS) Federal Public Service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Dialogue

◦ (소재지) Rue Ernest Blerotstraat 1 1070 Bruxelles

◦ (홈페이지) www.employment.belgium.be

◦ (주요기능) 벨기에의 고용, 노동 및 사회적 대화를 관장하는 연방 행정기구

- 양질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사회 및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일자리의 창

출과 유지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익을 조정하고,

- 이를 위해 연구, 분석 및 연구 수행, 필요한 법적 체계 확립, 사회적 대화의 

원활한 운영 보장, 집단 갈등을 방지, 승진, 해고 인사 표준 기준 보장

- 노동법 준수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특히 사회적 파트너와 연계망 구축

◦ (연혁)

- 산업 노동부(1895-1924): 1895년 설립 , 사무국 및 총무, 산업국, 산업 및 직업 교육국 ,

노동 사무소 및 광업국으로 구성 → 1913년 , 산재보험 , 실업기금 업무 추가 → 1919

년 노동의료서비스, 노동감독관 업무 추가

- 산업노동복지부(1924-1934): 사회복지 권한 업무 추가 

- 노동사회복지부(1934-1958): 노동부와 사회 복지부 통합, 산업부분은 경제부로 이관 →

1936년, 로얄 법령에 따라 노동감독관 개편, 노동 보호 사무국이 설립(기술 사회 사회

노사관계 의료 노조 재판 업무 등 관할)

- 연방 고용노동부(1959-2002): 고용노동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 → 1980년 특별법에 의거 

고용노동부 권한의 일부를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로 이전

- 연방 공공서비스 고용, 노동 및 사회적 대화(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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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벨기에는 3개의 지역(region)으로 구성된 연방국으로서 전체 3개의 

노동조합총연맹이 있고, 연방노동부는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정립

- 기독교노동조합연맹(CSC/ACV): 기독교 노동조합들의 연맹으로 산하 

조합원은 약 140만 명

- 벨기에노동자총연맹(FGTB/ABVV): 사회주의계 노동조합 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약 100만 명

- 벨기에자유노조총연합(CGSLB/ACLVB): 자유노조운동 계열. 소속 조합원은 

약 21만 명

◦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집행위원회(의장)가 있고, 4개의 수평 행정조직

(예산, 인사, 정보통신, President 관련 업무)과 5개의 운영 사무국(집단 노동관계, 개별

노동관계, 직장 복지, 정보사회 연구, 총무 및 법률)으로 구성

2 노동사회연구소(뤼벤대학교)

◦ (기관명) 노동과 사회 연구소(Resarch Institute for Work and Society,

HIVA, LEUVEN UNIVERSITY)

◦ (연혁) 기독노동운동이 이해관계자이며, 노동관련 사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위해 1974년에 설립되었고, 노동이슈가 다른 사회적 이유들로 연구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 (구성) 연구직 56명, 무급자원자 8명, 행정담당 8명, 명예교수 2명으로, 총 

74명이며, 1) 노동과 조직, 사회적 대화 2) 지속가능한 발전 3) 교육과 노

동시장 4)사회 경제 정책과 사회적 통합, 이상 4개 연구기구로 구성

◦ (연구영역 등) 연정책지향 연구를 위해 교육,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복지와 

공공건강, 가족 등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면밀히 네트워크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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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청(ONEM) 

◦ (기관명) 벨기에 고용청(NEO) National Employment Office /

(ONEM) Office National de Emploi

◦ (소재지) Chaussée de Charleroi 60 1060 Bruxelles

◦ (홈페이지) www.onem.be/fr/bureaux/bureau-de-bruxelles

◦ (주요기능) 벨기에 지역내 고용지원 행정기구로 실업수당에 대한 권리 부여 및 

수당금액 수정, 경력중단, 시간학점에 대한 권리 부여 및 수당지급 승인, 실업

보험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조항 적용, 실업증명서 발급 등 

◦ (조직) 벨기에 연방국 내 브뤼셀, 브루헤 등 30개의 도시에 고용청이 있는데

- 16개는 중앙 사무소의 역할을, 14개는 더 작은 도시에서 리셉션 및 시민정보

제공 차원의 프런트 오피스 역할을 함 

4 유럽 공공서비스 사용자단체(CEEP)

◦ (기관명) 유럽 공공서비스 사용자단체(CEEP) European Centre of Employers

and Enterprises providing Public services and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 (소재지) Rue des Deux Eglises 26, 1000 Brussels Belgium

◦ (홈페이지) www.ceep.eu

◦ (설립 연혁 및 규모) 유럽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측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로서 1961년 설립되어 브뤼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 내 22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음.

- 중앙 및 지방행정․의료․교육․주택․환경 및 폐기물관리․에너지․대중

교통․상수도․통신 등 법적 지위나 소유권에 관계없이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약 50만개 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상태

- EU 전체 GDP 중 약 26% 이상을 차지하고, 유럽 22개 회원국내 전체 취업자의

약 30%이상을 고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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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벨기에 · 유럽연합 대사관

◦ (기관명)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 (소재지) Chaussee de la Hulpee 173-175, 1170 Brussels(Watermael-Boitsfort), Belgium

◦ (연혁) 1965. 11. 주벨기에 상주 대사관 개설/주EC 대표부 겸임

1998. 9. 주벨기에 대사관 및 주EC 대표부 통합

2017. 1. 김○○주벨기에 우렵연합(EU)대사 부임

6 국제노동기구(ILO)

◦ (기관명)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소재지) 4 route des Morillons CH-1211 Geneve 22 Switzerland

◦ (홈페이지) www.ilo.org

◦ (주요기능)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양질의 고용 확산을 위한 회원국 지원

◦ (연혁) 1919. 4.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 따라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

1944. 5. 동 기구의 설립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 채택

1946.12. UN 전문기구로 편입

2019. 5. 현재 총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

◦ (조직)

- 총회 : 3자 구성 원칙: 각국 대표는 정부 2명, 노사 각 1명으로 구성

- 이사회 : 정부 56명(정28, 부28), 노사 66명(정 14×2, 부 19×2)

- 사무국 : 제네바에 위치, 사무총장(임기 5년)과 직원 2,800여명으로 구성

- 지역회의 :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미주, 유럽 4개 지역 총회를 4년에 한번 개최,

해당 지역 관련 ILO 활동이나 고용․노동 관련 각종 주제에 대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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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훈련 내용

1. 연방노동부(FPS)

□ 방문일정 및 참석자

◦ (일정) ’19.11.05.(화) 15:00~17:00

◦ (장소) 연방노동부 사무실(2층)

◦ (참석) Tom Bevers(Advisor general – Head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ocio-Economic Studies Divisoion), Charlotte(인권변호사)

□ 훈련내용

1) 개요

◦ 2007 년 2월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첫 번째 유럽 전략 발표 → "직장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직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지역 사회 전략 2007-2012"

- 유럽위원회는 유럽 연합 내 산업재해의 수를 25% 줄일 것을 강조

◦ 벨기에는 2008-2012년 직장에서의 국가 웰빙(well being)에 관한 전략 수립 

- 직장 안전 보건에 관한 벨기에 국가 전략(직업 안전 및 보건)은 노동 장관과

직장 복지 정책(직업 보건 및 안전 정책)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로부터 

FPS 고용, 노동 및 사회적 대화의 정책 맥락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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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향후 4 ~ 5 년간 다양한 전략 및 운영 목표를 수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 할 조치를 결정

-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전략적 EU 프레임 워크를 벨기에에서 구현, 즉 산업

재해와 질병의 수를 지속적으로 균등하게 줄이는 것으로 구성하고, 위험예

방문화 강조로 고용주의 행동 변화를 유발, 예방 서비스기능 개선

◦ 대기업· 큰 조직보다는 중소기업(Micro and small enterprises)에 집중

◦ 작업장 내에서 우호적이지 못하는 환경 조건으로 인해 야기되는 질병, 그리고

이로 인한 장애(Disability)에 집중

◦ 노령인구의 증가추세를 반영하는 작업장의 건강, 안전에 집중

2) 필요성

◦ 직장의 품질 향상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생산성 및 경쟁력,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전체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 

- 일할 권리는 인권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이 

있음을 의미, 직장에서의 복지 증진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 동기를 부여하게 함

- 근로자 복지 증진은 모든 개별 회사에 부가가치를 제공함, 건강에 해롭고 

안전하지 않은 근무 조건은 생산성을 감소시켜 결국 해고, 폐쇄 및 파산을 

초래 → 따라서 열악한 노동조건은 또한 기업 간의 불공평한 경쟁의 한 형

태로서 사회 경제적 불의라고 할 수 있음

- 직장 복지에 대한 주의가 불충분하면 산업안전 보건문제가 커져 사회 보장 

및 사회 보장 시스템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에도 악영향

3) 전략적 목표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safe and healthy work)

- 벨기에는 2013년에 168,919 건의 산업 재해가 등록 → 이는 문제의 중요성과

범위를 가리키는 많은 지표 중 하나로서 올바른 산업 재해 선언, (심각한)

산업 재해 및 사고의 원인 조사에 특별한 주의 필요성 야기

- 고용주들은 적절한 프레임워크(framework)와 체계적이고 목표화 된

(targeted) 접근방식으로 부문별 적절한 조치로 산재 및 직업병 수 줄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FPS ELSD, FOA 및 FOD)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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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직업병 위험요인(나노 입자 및 생식 독성 물질 등)에 대한 주의 필요

→ 새로운 형태의 노동 조직(일시적 작업 및 하청계약 등)에 주의 필요

→ 심리·사회적 위험요인(PSR)과 높은 일 압력으로 인한 소진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 근골격계 질환(MSD)에 대해서도 주의 필요

- 지속 가능한 고용이란 1차 예방, 즉 원인에 개입하여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위험에 대항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

→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및 해당 연합의 충분한 참여 외에도 예방 

서비스(prevention service), 사고 보험사(accident insurers), 검사관

(inspectorates), FOA 및 FMP의 참여도 필요

◦ 노동시장에서 참여 강화(Strengthening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

- 지속 가능한 고용 가능성이란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건강과 복지를 유지

하면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 이는 이러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도와 동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맥락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

→ 미숙련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여성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특정 의료 

전문가가 있는 근로자 또는 질병 후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근로자 등 가능한

많은 근로자의 지속적인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지원이 필요

→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위험을 이해 및 위험처리 기술을 이해, 고령의 

직원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또한 노동시장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직장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노동 과정의 일부가 

될 기회를 가져야 함 

◦ 예방 강화(Strengthening prevention)

- 예방 강화는 전략적 목표로, 기업에서 예방 정책의 개발 및 구현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대상

- 복지정책의 최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고용주의 통찰력과 효과적으로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필요

- 예방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은 그들이 받는 지침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직장에서 문제를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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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예방의 중요성과 예방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룰을 정하는 사회적대화는 중요

-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내부 및 외부 서비스도 중요 → 회사의 전체 예방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지원해야 함

- 정부는 또한 업무 수행에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의 개발 및 

적용에 중요한 역할 → 입법, 입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위험에 대한 

역학 데이터를 제공하고 분석하여 예방 조치의 영향을 결정함으로써 직장 

복지 정책을 뒷받침

◦ 예방 문화 강화(Strengthening prevention culture)

- 효과적인 예방 정책은 직장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 모든 이해 관계자의

행동이 보다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보다 안전한 작업 가능케 함

-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이 규칙 준수로만 제한 되어서는 안되고 안전에 대한 

아이디어는 실제로 모든 작업 측면에 포함되어야 함

- 다양한 인식 캠페인, 실제 사례, 모든 직원 및 고용주의 모범 역할은 이러한

예방 문화 강화에 크게 기여

- 안전은 직업과 함께 가르쳐야 하며, 관리 직책을 위해 근로자를 준비시키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지불해야 함 

- 직장 내 복지는 조직 전체와 모든 이해관계자 (고용주, 라인 관리 및 예방 

카운슬러, 위원회 위원 및 노조 대표, 마지막으로 모든 개별 직원)가 고려해야 함 

4) 운영 목표(Operational objectives)

◦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의 축

① 산업 재해의 지속적인 예방

- 산업 재해는 여전히 수행된 작업의 결과로 사망 및 장애의 주요 원인 →

우리는 "고전적인"산업 안전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이 분야의 진화를 계속 

모니터링

- 행정부는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계속 업데이트, 근로자가 고용된 건물의 

건설 규칙 측면도 FPS 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립,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보다 잘 결정하고 현장에서 이 법을 더 잘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 또는 모바일 건설 현장에 대한 법률을 명확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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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복지 감독과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사무국장은 심각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가 어떻게 개선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조사,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현실에 더 적합한 제안이 개발

② 업무로 인한 건강 문제의 지속적인 예방

   - 특정 발암 물질, 돌연변이 유발 물질 및 생식 독성 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의 예방 또는 감소를 위해 사회적 파트너 및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벨기에 법률을 채택 필요

- 이 외에도 석면 노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도 

보완 필요 → 규칙을 보다 상세하게 지정하고 최신 과학 지식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심리 사회적 위험 예방과 특히 전문 소진에 대한 연구 장려, 지원 필요 →

유용한 도구와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도 필요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용한 관행을 제공하고 구현에 

대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식을 높여야 함

③ 새로운 위험이 예방 및 최소화

   - 급변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위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나노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FPS 공중 보건과 함께 신중하게 모니터링 필요

- 동시에 점점 더 새로운 형태의 노동 조직과 노동 분배가 나타남 → 임시 

고용, 다른 형태의 하청 계약, 재택근무 등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 

조직은 적절한 형태로 이러한 형태의 노동 조직과 관련된 위험에 접근하고 

이를 다루는 정책 개발이 필요

◦ 노동 시장 참여 강화를 위한 축

④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이것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건이 만들

어진 경우에만 가능

- 이런 점에서 우리는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들의 상황에 집중해야함 → 이주 및 임시 작업의 경우, 벨기에의 자국어 

중 하나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여 안전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확히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주의

- 젊은이들이 노동 시장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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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위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도와야 함

- 젊은이들은 업무와 관련된 위험과 취해야 할 예방 조치를 이해하고 교육 

기관과 교육 기관 모두에서 올바른 태도를 배우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

- 이미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근로 조건과 고용 

조건이 직원에게 적합해야 하며 직장 내 노사 관계가 최적이어야 함

-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공동 책임에 근거한 협력계약으로 달성

⑤ 장애인 근로자의 재통합

- 장기적인 질병은 고용주, 사회 보장 및 사회에 많은 비용을 초래 → 따라서 

근로자에게 초기 단계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함

- 재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직원을 치료하는 일반 개업의, 예방 카운

슬러 직업 의사, 기타 유능한 예방 카운슬러(심리 사회적 측면, 인체 공학 등)와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다 분야 

접근 방식이 필요

◦ 예방 강화의 축

⑥ 특히 중소기업에서 예방 정책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강조 

- 고용주는 기업 내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따라서 예방 

정책을 이행해야 함 → 형사책임에 노출되며 경우에 따라 민사 책임에도 

노출되고, 이 의무는 종종 부담으로 간주

- 그러나 고용주들은 예방 정책이 회사의 생산성과 인적 자본 유지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함 → 좋은 예방 

정책은 고용주가 이 예방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구현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특히 법에 따라 예방 정책을 개발하기가 어려움 → 도구와 

지침을 제공해야 함, 특히 벨기에와 같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 

⑦ 회사 경영진의 복지 통합

- 기업의 예방 정책이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글로벌 접근 방식에서 직장에서의 복지 통합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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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복지 전문가(내부 및 외부 서비스의 예방 카운슬러)와 HR 관리 사이의 

이해가 되어야 하고, 협력과 복지에 대한 회사 및 기관의 인식 변화가 필요 

⑧ 예방 서비스 기능 최적화

- 직장에서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내부 및 외부 서비스는 전문 지식을 바탕

으로 회사의 예방 정책에 중요한 기여

- 산업 재해 및 질병 및 기타 업무 관련 질병을 추가로 줄이기 위해 산업 

안전 및 산업 위생 측면이 여전히 중요

- 새로운 관세 체계가 외부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소규모 및 대규모)

고용주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이 중요

-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방 카운슬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다 잘  

정의하고 이 훈련 프로그램을 현재의 필요와 관심 분야에 부합시켜야 함

⑨ 사회적 대화의 최적화

   - 직장에서의 복지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회사 차원의 예방 정책의 성공과 

직장에서의 더 많은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 국가 차원에서, 직장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고등 평의회에 대표되는 사회적

파트너는 국가 전략의 행동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이 고등 평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

- 회사 차원에서 직장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직장에서 예방과 보호를 위해 (신규)위원회 위원들의 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함,

이 외에도 교육 이니셔티브와 대표 근로자 조직의 노력은 가능한 경우 

지원을 받아야 함. 복지 측면에서 모든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참여 메커니즘 (직장 예방 및 보호위원회, 노동 조합 대표, 직접 참여)을 최적

으로 사용해야 함

- 노조 대표가 이러한 역량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없는 회사에서는 관련된 

여러 당사자가 이 협의 조직에 대해 명확한 동의를 하는 것이 중요

- 또한 동일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고용주 또는 인접하거나 인접한 작업장 

또는 임시 또는 이동식 건설 현장 간의 협력 및 상담 규칙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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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노동 검사 서비스 기능 최적화

- 노동 점검 서비스 강화는 직원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호를 보장하고

직장에서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단계

- 노동 검사 서비스는 수량 및 품질 측면에서 적절한 감시를 보장 필요

⑪ 노출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액세스

- 측정하는 것은 아는 것이지만 현재 직업상의 위험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부족 → 따라서 우리는 노동 환경 (노동 조건, 작업 방법, 사용 된 제품)의 위험 

요소에 대한 역학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 기술 및 인적 

자원에 투자

a) 자신의 건강 파일에 포함된 직원과 관련된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과 예방 목적으로 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

b) Eurostat에 올바로 보고하여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민간 및 공공 부문)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개선

c) 직원의 건강 위험에 대한 노출 (새로운 위험과 기존 통찰력의 적응)에 

관한 과학적 역학 연구의 진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d) 예방 서비스 보고서에 다른 직업상 위험에 대한 노출에 관한 데이터베

이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조사.

e) 산업 위험에 대한 가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과 비교하는 

작업 중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고등 평의회에 제출할 2년마다 보고서를 게시

⑫질적 규제(Qualitive Regulations)

- 실제로 이러한 규칙을 효과적으로 전치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질적 규제가 필요

- 현재의 웰빙에 관한 규정은 왕실 법령의 패치워크이므로 결과적으로 익숙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움 → 이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코덱으로 이러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더 이상 일반적인 상황과 요구에 부합

하지 않는 법률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개선 필요

- 법률의 변경 사항은 유럽 지침에 의해 부과 된 의무를 고려하면서 근로자 

보호를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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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문화 강화의 축

- 이 축은 전반적인 국가 전략에서 지원 및 역동적 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진정한 예방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 → 예방은 회사 

내 인간 행동의 모든 측면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 이는 고용주가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하고, 직원 참여가 실제로 가능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간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모든 직원이 이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

- 직원과 직원의 대표뿐만 아니라 라인 관리자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함

a) 중소기업을 목표로 하는 목표 조치

b) 청년, 고령자, 여성, 남성, 비숙련 노동자, 이민자, 가사 도우미, 아동,

임시 노동자, 하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표 그룹 정책

c)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서 직장에서의 복지 통합

⑬ 모든 정부 영역에서 직장에서의 복지 통합

- 정부는 직장에서의 복지 측면에서 모범 → 직원을 위한 적절한 예방 구조와

조치를 제공

- 공공 조달 절차에서는 또한 공급 업체 또는 협력 업체에 대해 복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공급 업체 또는 협력 업체와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무를 추가해야 함

5) ‘16년에 취한 조치와 ’17년을 위한 우선조치 사항

◦ 조치(actions): 2017년을 위한 2016년에 취해진 조치들

① 직장 내 예방 및 보호 및 외부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관세 체계 모니터링

- 사회적 파트너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관세 체계가 개발 → 이 관세 체계는 

새로운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섹터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고 예방

서비스 기능 최적화에 기여

② 예방 카운슬러의 업무 검토

- 원래 직장에서의 복지에 관한 입법은 작업장의 보건, 안전 및 위생 담당국과

직업적 전문의에 의해 작업되어야 하나, 실제로 사내에서 수행해야하는 것과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적절한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음

→ 따라서 우리는 예방 카운슬러의 업무를 보다 자세히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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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현재의 요구와 미래의 법률을 비교하며 다양한 예방 카운슬러가 수행해야 할 

과제와 과제 b) 예방 카운슬러의 임무와 과제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 할 수 

있는 방법 c) 이러한 작업이 어떻게 내부/외부 수준에서 더 잘 정의되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더 나은 지원 및 회사의 요구에 대한 더 나은 대응;

d)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기술 및 전문 지식 예방 카운슬러가 

보유해야 하고, 예방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보다 잘 조직하기위한 과제 

e) 직장에서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외부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

스에 대해 정확한 요금이 지불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

③ 장애인 근로자의 재통합

- 모든 직원을 위해 일할 권리는 모든 포용 적 사회의 야망 → 그렇기 때문에

2016 년 5 월 26 일 작업장의 예방 및 로테이션 협의회에서 의견 번호를 

발표, 즉 “노동자 노동의 작업을 가져 오는 효과적인 노동 통합 프로세스로

전환하기 위해 일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의 재통합 절차(Return to Work

플랫폼)를 검토

④ 화학 물질 노출

- 직장에서 위험한 화학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 보호→ 발암 물질과 생식 독성

물질이 있는 돌연변이 근원에 대한 왕실 법령 보완 논의

- 행정부는 또한 석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기존의 법적 체계를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⑤ 심리 사회적 위험(PSR) 및 근골격계 질환(MSD)

- PSRS와 MSD는 국가 및 유럽 차원에서 계속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

- MSD와 관련하여 행정부는 이용 가능한 도구를 유포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가 조치 필요하고, 유럽 차원의 모니터링 진행

- 새로운 PSR 법안은 얼마 전에 발효→ 요점은 이제이 법에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용주, 직원 및 예방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용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 정부는 또한 25 ~ 45 세 연령 

그룹의 심리 사회적 위험을 연구 및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 

⑥ 중소기업을 위한 도구 개발 및 홍보

- OIRA (Online Interactive Risk Assessment) 11은 기업이 효율적인 위험 분석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후속 예방 조치를 수립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로 주로

중소기업 및 소기업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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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 및 목재 및 건설 산업분야에 벨기에 OIRA 도구는 이미 개발되었고,

요식업 및 청소 산업을 위해 현재 OIRA가 개발 중

- 철저한 위험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도구로 보다 구체적인 솔루션 및 

구현 조치. 산업 위험 관리를 위한 SOBANE 전략과 다양한 산업 (베이커리,

미용사, 건설 산업, 정육점 등)의 위험 식별 참여에 대한 가이드가 있음

- MSD의 경우 다양한 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장애 예방에 관한 

실용 브로셔가 출판, SMES의 PSR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새로운 도구도 

제공되고, 추가로 개발 및 배포 될 예정

⑦ 교육 훈련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직장 내 통합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직장 통합도 중요한 우선 순위 → 이는 회사의 

인적 자본을 유지하고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 특히 고용주와 라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PSR 예방에 적용

- 우리는 프랑스 공동체와 협의하여 교육 분야에서 복지 증진을 도울 수 있는

계약을 맺을 것임.

⑧ 데이터 마이닝

- 다양한 위험에 대한 직원의 노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는 것이 점점 

중요 해지고 있음, 최적의 데이터 수집에 관한 프로젝트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는 계속진행

⑨ 직장내 복지 감시를 위한 검사 최적화

- 제대로 훈련 된 검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 가능하면 이러한 검사 서비스는 

자문과 촉진 방식으로 행동해야 함

- 직원 수를 늘려 직장에서의 복지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목표 부문 별 및 지역별 검사 캠페인을 수행 필요

⑩ 질적 규제

- 고등 평의회가 논의한 직장에서의 복지에 관한 코덱스 개발은 적절 →

의사들이 저지른 부정에 대한 항소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제할 의사들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고, 노무 감사 통지 시스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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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사회연구소(뤼벤대학교)

□ 방문일정 및 참석자

◦ (일정) ’19.11.6.(수) 10:00~13:00

◦ (장소) 노동사회연구소(뤼벤대학교) 세미나실

◦ (참석 및 토론내용) Sem Wandekerchhove (벨기에에서의 제도적 임금설정  

및 사회적 대화) / Lise Szeker (Quality of Working Life: 일자리의 질과 

노동자의 복지) / Ezra Dessers (노동사회연구소 현황 등) 외

□ 훈련 내용

◦ 연구결과물을 정책자문, 훈련 등으로 전환시키고 있음

◦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약자, 사회조직들과 운동들이 기본 골격을

이루며, 노동시장, 노동과 조직, 복지국가, 주거, 빈곤과 사회적 통합,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 시민사회와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이주와

통합 등이 핵심연구과제를 이룸.

◦ 실제, 정책지향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정부(연방, 지역)와 유럽기구

로부터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학제간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연구결과는 보고서, 과학·전문분야 저널·책자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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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요 발간물은 ‘작업장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리에의 노동자 참여

(Worker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qualitative evidence from ESENER-2)’ 등 노동, 환경문제가 주

를 이룸.

◦ 연구결과는 과학성에 바탕을 둔 정책지향의 연구결과로, 도서, 과학저널의 

연구보고서, 연구결과물의 정책가이드 및 훈련에 활용

- 정책지향 저널의 보고서, 워크샵·세미나 보고서의 형태이며, 최근 주요 

사례로 네이처(Nature magazine)에 각 지역의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노동 관련 다양한 사회적 사

안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생성하고 있음.

< 벨기에의 제도적 임금 설정 >

◦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 배분 형성(Shaping the wage distributing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 1968년 단체교섭협정 및 부문별 공동위원회 관련 법(Act of 1968 on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and sectoral joint committees)

· 임금 관련 경쟁 없이 성장의 공평한 몫 확보

· 공동위원회를 통환 보조성(subsidiarity, 융통성)과 확산을 통한 보편성

(universality, 형평성)

· 임금협상은 기대 생산성의 하단으로, 노동자(개인) 보다 기능을 중시하며,

성, 나이, 종교 등에 대한 제도적 차이를 두지 않음

· 지난 20 여년간(1996-2018)의 추이에서, 임금불평등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저임금 일자리를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빈곤 수준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시간당 남녀 임금

차이는 모든 나이 그룹별로 비교적 낮음.

◦ 단체교섭을 위한 조건 및 기준(Conditions and criteria for collective

bargaining)

- 강력한 제도화된 임금설정이 다가오는 사회에서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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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고용을 위한 임금원칙은 물가 인덱스, 생산성에 기반함

· 유연성(flexibility)는 자율적인 단체교섭(보조성, subsidiarity)으로 인한 것으로,

다만 혁신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고 국가개입이 증가함.

· 커버리지(coverage)는 보편성(universality), 사회적 감독에 기반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비율이 50%에 이름

- CB의 비용과 편익 검토

· 단체교섭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ex. 가입노동자의 경우 가격탄력적이며,

고용주는 펀드 부담이 있으며, 국가는 행정비용과 실업보험 비용)이 소요

되나, 한편 단체교섭 시스템이 없는 경우 비이성적 파업, 메뉴비용,

사회적 형평성 미흡, 별도의 사회적 논의 비용이 소요됨

· 실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조가입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가입인센

티브가 부족하고 고용주의 저항이 있으며, 단절된 노동과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 산업의 등장에 기인함.

◦ 단체교섭이 바람직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관련

- 협의를 통한 임금설정은 기대 생산성이 반영되고 임금 수준과 승진 관련 

보장되며, 단체교섭은 노동자가 아닌 기능성을 중시하며, 노동량에 조정을 

가져오며 임금에 있어서는 개별적이지 않고 집단적이며 그 조정이 적음

- 개인적 여지는 제한적이며,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님

-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세금은 비교적 아주 작고, 일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론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단체교섭이 여전히 동태적이고, 임금수준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어떤 방안으로 상호균형을 맞출 것인지, 임금의 물가 인덱스나 

임금 관련 기준행태(norm), 임금 동결이 자원의 최적화를 가져오는지,

노동자들이 협의된 임금수준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등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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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의 양질의 직업 >

◦ 좋은 일자리 관련

- 좋은 일자리(job quality)는 주관적으로는 복지(well-being), 수단적으로는 오래 

일할 수 있고 그럴 의사가 있는 경우에,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념적 프레임으로 접근 시, 일자리(job) 특성에서 보면, 일(work)에 

있어서의 만족도와 작업조건(working conditions), 고용조건(employment

conditions), 사회적 관계(social conditions)를 포함하며, 개인적 특성에서 

보면, 개인의 성향과 지향점, 인구(demographics)의 성격을, 직접적 결과

물로 보면, 사회적 복지 심리적 복지 신체적 복지와 관련되고, 간접적인 

결과물은 개인적, 직업적 측면과 연관됨.

- 데이터를 통한 실증적 일자리의 질에 대한 조사결과(2010년-2015년)

· 22개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그 특성들(자율성 autonomy, 팀워크, 일의 

복잡성, 일의 부하, 감정상의 압박 정도, 반복적 업무 성격 여부, 위험성의 

정도, 작업장의 고정성 여부, 장기·상기 계약 여부, 상근 여부, 임금의 

정도, 법정 외 추가 혜택의 정도, 비대칭적 작업시간 정도, 시간의 자율성,

직업적 선택의 정도, 받은 직업교육의 정도, 참여의 정도, 대표성의 정도,
경영진으로부터의 지원의 정도, 사회적 지지의 정도, 비사회적 행태에 

직면하는지 여부)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 측정방식의 설정에 있어 방법론상 복잡성이 있으나, 6개의 일자리의 특성

(집약적 일자리, 균형이 잡힌 일자리, 긴장감이 낮고 지원을 받는 일자리,

배움의 기회가 적고 지원이 미흡한 일자리, 요구사항이 많고 반복적인 일

자리, 저질의 육체노동을 요하는 일자리)으로 구분될 수 있었으며, 5년 간 

추이로 볼 때, 양질의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결국,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직업의 안정성이 

높아졌으며, 심리적 복지가 향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일자리의 질에 대해 폭넓은 시각이 제시되고, 2015년도에 일자리의 성격

들로 볼 때, 일부 개선된 사실이 확인되나, 복지와 건강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변화는 측정되지 않음.

· 일자리의 질이 고용 조건들보다 중시되고, 특히 해당 일자리에 있어 

자율성과 참여의 특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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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청(ONEM) 

□ 방문일정 및 참석자

◦ (일정) ’19.11.07.(목) 15:00~17:00

◦ (장소) 고용청 4층 회의실

◦ (참석) Cedric Frehis(adjoint du directeur)

□ 훈련내용

◦ 개요

- 1960년에 고용청 내에 설립된 보상제도로 특히 회사가 파산 또는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상하는 제도

- 파산 외에도 단순히 고용주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패한 경우도 지원

- 파산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에게 폐쇄수당, 계

약상 손해 배상, 과도 수당, 회사 보충금 및 추가 보상금, 임시 실업수당 

등 지급 

◦ 펀드 관리

- FFE(worker’s compensation fund)는 사업 종료시 해고 된 근로자 보상 기금

(fund)을 의미, FFE의 역할은 사업 폐쇄의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

- 펀드는 고용주들의 기부(contribution)으로 운용되고 있고, 벨기에 고용청에 

71명의 직원들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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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 펀드는 고용청의 소유가 아닌 자체 자금, 자체 수익임, 고용청 관리

위원회에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관리

- 관리위원회 경영진은 벨기에 사회보장 시스템의 기본 축인 대통령, 전문직 

고용주 단체 대표 7명, 전문직 노동조합 단체 대표 7 명으로 구성

- 기금의 일상적인 관리는 지방 고용청에서 수행하고, 노동부 장관의 감독하에

있으며 예산 또는 재정적 영향이 있는 결정의 경우 재무부 장관의 감독

◦ 주요 임무

- 회사가 폐쇄(파산)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 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폐쇄수당, 계약상 손해배상권 등 판단

- 또 파산법의 적용 또는 결정 권한, 본사 또는 기업의 합병이 파산되는 경우 

등 판단 및 기금 상환 기간 지속 및 중재조건 설정,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부여할 권리, 부당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회복 

포기를 통해 근로자를 지원

◦ 지급 절차

- 1단계: 구직자 등록(실업수당 신청 절차를 통해 실직자가 소득없이 시장에 

남겨지는 경우가 없게 함)

- 2단계: 서류작성

- 3단계: 잠정 실업수당 등 신청

- 4단계: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을 등록

- 5단계: 체당금 신청

- 6단계: 파산관재인이 지불능력 등을 검토

◦ 도산(파산) 절차

- 회사 파산 → 파산 회사(사업장)에 대한 사실 조사 → 파산 회사로부터 

의견서 접수(매각인지 폐쇄인지 등) → 관리위원회에서 파산 여부 결정 →

회사 소속 근로자별 조건 등 확인 → 근로자들에게 임시(transition) 보상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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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액

- 1회 시 최대 지급 금액은 25,000유로 정도이고,

근로자의 나이, 근로자의 근무기간 등이 고려 요소

- 임금과 보상(wages and indemnities)으로 6,750유로 지급

- 휴일 수당(Holiday allowance) 4,500유로 지급

- 계약위반 보상(Compensation for breach of contract)으로 최대 지급할 수 

있는 총액에서 위 두 수당을 뺀 잔액을 지급

◦ 제도 발전을 위한 목표

- 전자정부를 구축하여 서류신청에서 디지털 전자로도 신청을 독려하고,

서류신청보다 처리기간이 빨라짐, 전자적 신청은 파산관재인도 디지털화된 

자료를 볼수 있어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함

- 고객 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지급기일 단축

- 고객만족 행정을 위하여 고객만족 서베이, 품질경영, 감사 진행함. 특히 유

럽품질경영재단이라는 기관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음.

- 투명행정을 위하여 E-Govrmernt,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한 달에 3번씩 전자북(e-book)을 발행, 기금 데이터 공개함.

4. 유럽 공공서비스 사용자단체(CEEP)

□ 방문일정 및 참석자

◦ (일정) ’19. 11. 8.(금) 10:00~13:00

◦ (장소) CEEP 회의실

◦ (참석) Guillaume Afellat(Policy Advisor Social Affairs) / Maxime

Staelens(Communication Advisor) / Simone Mohrs(Policy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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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내용

◦ CEEP는 EU 각종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공공서비스분야 사용자측을 대표하여 

회원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역할,

- EU 입법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사용자측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한 각종 역할 

- 두 역할을 주축으로 하여 EU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

- EU 기관에서의 정기적인 회의 참여, EU차원에서 진행중인 공공서비스 분야 각종

정책 개발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회원들에게 진행중인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유럽내 공공서비스 노동조합과의 협상 및 공동작업 프로그램 참여 

< EU 공공서비스분야 사회적 대화 >

◦ 공공서비스분야 사회적 대화의 의의 및 중요성 

-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로 발전했음

- 공공서비스분야의 경우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기업의 속성보다는 공공

서비스가 내포한 공공성에 기초하여 사회경제적 연대 및 삶의 질 향상이란 

목표로 활동하며 EU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공통경제영역으로 통합하

는 데에 역할을 수행

- CEEP는 대중교통, 에너지, 물공급, 폐기물처리 및 통신 등 공공서비스분야

에서의 EU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기준을 보다 더 강력하게 반영하고 

지역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 지속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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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대화의 경우 시장지배가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각종의 노동문제들)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노동조합, 기업이 함께 모여 전개하는 정책 형성 

활동을 의미함.

- 역사적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타당하고 수용가

능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신뢰를 이해당사자와 사회구성원 전반이 

갖게 되었음.

◦ 경제적 위기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대화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럽내 경제 및 노동시장에서의 위기도 

심각했기에 노동자에게 기업의 정보와 협약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집단 해고,

회사 합병 등 노동자의 일자리나 노동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당연히 노동자와 함께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별,

혹은 개별 사업별 노동자 참여권 보장을 통해 민주적인 경영을 현실화

하고자 함.

- 당면한 경제적 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노동자 동기부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노동 제공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기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 출현과 기존 전통적 방식의 노동이 쇠퇴해가는 상황에 있음.

- 공공서비스분야의 경우 다소 그 여파가 크진 않으나, 향후 이에 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비롯하여, 기술발전과 고용의 변화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발을 긍정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임.

< 일터에서의 안전과 괴롭힘 예방 대책 >

◦ 일터에서의 안전과 괴롭힘 대책 소개 

-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협약

(190호)이 채택됨. 국제사회가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맞설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고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므로 매우 중요한 협약이라 할 수 있음.

- EU가 일터 괴롭힘과 폭력에 관한 유럽기본협약(European Framework Agreement

on Harassment and Violence at work) (2007) 제정 후, 일부 회원국에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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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CEEP의 부문협회인 HOSPEEM(의료분야 고용주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과 괴롭힘 금지 규칙(별첨자료. HOSPEEM참조)을 들 수 있음.

◦ EU의 폭력과 괴롭힘 문제점과 예방 대책  

- 유럽에서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은 보편적이고 심각한 노동안전보건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고용주는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와 건

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별도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

- 유럽에서의 일터 폭력과 괴롭힘은 고객(제3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주로 

보고되고 있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의 위

계(hierarchy)로 인해 상급자에 의해 폭력과 괴롭힘이 주로 발생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음.

- 대부분 EU국가들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자

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괴롭힘 피해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규율방식에 있어서 조례를 통해 규율하는 경우(스웨덴), 별도법령을 제정하

는 경우(영국), 별도규정을 신설하여 규율하는 경우(프랑스), 기존노동법을 

통해 규율하는 경우(독일, 핀란드)가 있음.

5. 주벨기에 · 유럽연합 대사관

□ 방문일정 및 참석자

◦ (일정) ’19.11.11.(월) 08:00~09:30

◦ (장소) Chaussee de la Hulpee 173-175, 1170 Brussels(Watermael-Boitsfort), Belgium/주

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

◦ (참석) Park, In kyu, 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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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내용

◦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1901년 우호통상조약을 맺은 이래 110여년 넘게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 온 전통 우방 국가이며 , 화학 , 제약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와도 문화, 교육 , 청소년 교류 등 활발

하게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수도 브뤼셀은 유럽연합(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재지로서 유럽의 

심장이라 할 수 있으며, 주벨기에대사관은 유럽연합(EU)와 준동맹 수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 주벨기에대사관의 겸임국인 룩셈부르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만불 수준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강소국으로 한국전 참전국이자 

EU의 창립회원국의 일원으로 유럽통합 과정을 적극 주도해 오면서 국제사

회의 개발협력, 평화유지, 인권분야 등에서 협력 파트너로 중시되고 있음

◦ OECD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우리나라(36.7%, 총 34개국)는 남녀

고용평등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이 명기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에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음

◦ 하지만 벨기에는 이미 성별을 이유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마

련해 시행중이며 1975년 중앙노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2001년에는 성중립적 직무평가분류기준을 만드는데 합의하였고 2008년

에는 성 중립적 관점에서 직무를 평가하고 분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음

◦ 2015년부터 시행(2007년 제정)중인 ‘남녀임금격차와 싸우기 위한 법률’은 50인

이상의 기업이 2년마다 ‘임금구조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노사협의회에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성별 임금격차 분석, 정책 방향 

제시, 입법 노력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2000년 13.6%에서 2016년 4.7%로 대폭 

줄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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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노동기구(ILO)

□ 방문일정 및 참석자

◦ (일정) ’19.11.12.(화) 14:00~17:00,

11.13.(수) 9:30~16:00

11.14.(목) 10:00～12:00

◦ (장소) ILO 한국대표부

ILO 전체회의장

ILO-8-72 회의실

◦ (참석) Chang Y. HA / Remo Giuseppe Becci / Tim de Meyer / Woon

Kyong Kang, / Kim, Jeong Youn

□ 훈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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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일반현황 >

□ 설립배경

◦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에 직면

- 자본주의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노동기준 수립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노동운동 활성화를 도모

□ 설립 목적

◦ 사회 정의에 기초한 세계평화 실현

◦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국내․국제적 노력 및 결사의 자유 확보 등

□ 연  혁

◦ 1919.4. 베르사이유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따라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

◦ 1944.5. 동 기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Declaration

of Philadelphia)” 채택

◦ 1946.12. 최초 UN 전문기구로 편입

◦ 현재 187개 회원국으로 구성(한국 ’91.12.9. 152번째로 가입)

□ 주요기능 및 역할

◦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ILO 설립이후 190개 협약, 206개 권고 채택)

◦ 양질의 고용 확산을 위한 회원국 지원 

- 회원국 정책자문, 협력사업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 고용증진,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촉진

◦ 연구 교육 및 출판

- 연구부(Research Department)와 국제훈련원(튜린센터)을 활용, 고용·노동 문제 

연구 및 자료발간, 교육․훈련사업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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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조직

가. 총회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 3자 구성 원칙: 각국 대표는 정부 2명, 노사 각 1명으로 구성

◦ 주요기능: 협약 권고 채택, 회원국 가입 승인, 예산 분담금 결정 등

◦ 회기: 매년 6월경 2주간 개최

나. 이사회 (Governing Body)

◦ 구성: 정부 56명(정28, 부28), 노사 66명(정 14×2, 부 19×2)

※ 10개 상임이사국(미, 영, 일 등) 정부대표를 제외하고 3년마다 선출

※ ’17.6월 우리 정부는 정이사로 선출

◦ 주요기능: 총회의제 결정, 사무총장 임명 및 사무국 감독 등

◦ 개최시기: 매년 3월, 6월, 10월 개최

다. 사무국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제네바에 위치, 사무총장(임기 5년)과 직원 2,800여명으로 구성

※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Mr. Guy Ryder<’12.10.1.～>, 재선)

◦ 총회․이사회를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과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및 

출판활동 등 수행

라. 지역회의 (Regional Conference)

◦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미주, 유럽 4개 지역 총회를 4년에 한번 개최, 해당 

지역 관련 ILO 활동이나 고용․노동 관련 각종 주제에 대해 토론

□ 회원국의 의무

가. ILO협약 비준 및 비준협약 이행

◦ 협약 비준여부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 특정 협약비준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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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결사의자유협약(제87호․제98호)은 예외적으로 미비준시에도 준수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며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이행여부 감시

※ ILO는 ’19.10월까지 190개 협약과 206개의 권고를 채택하였으며, 권고는 국내조치에
대한참고사항으로서비준대상이아니며구속력도없음

나. 협약이행 관련 보고(헌장 제19, 22조)

◦ 미비준 협약에 대한 보고(제19조, 제5항)

- 회원국은 미비준협약의 이행상황 및 미비준 요인 등에 대해 이사회가 정한 

기간별로 보고

◦ 비준 협약에 대한 보고(제22조)

- 협약은 비준 후 1년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국은 협약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 등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다. 분담금 납부

◦ 회원국은 ILO 헌장에 의해 분담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총회 등에서 투표권이 박탈됨

- 회계 연도별 UN의 분담율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력, 인구 등을 감안하여 분담

비율 결정

□ ILO의 주요활동

가.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의 설정

◦ ILO 설립 이후 190개 협약, 206개 권고 채택

◦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협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 및 기준

적용위원회 운영

나. 기술협력활동

◦ '49년부터 실업과 불완전고용, 숙련근로자의 부족, 저생산성 등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 정규예산뿐만 아니라 유엔개발계획(UNDP)의 기술원조 및 특별기금을 통해 

각국에서 기술협력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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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교육 및 출판

◦ 연구부와 국제훈련원(튜린센터)을 설치하여 

- 노동문제의 과학적 연구와 교육,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자료를 각국 언어로 발행

□ 국제노동기준(ILO 협약․권고)

가. 국제노동기준의 형태

◦ 협약(Conventions)

- 비준하는 경우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 권고(Recommendations)

- 법적 효력은 없으나 국내 조치의 지침이 되는 기준

나.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

◦ 기본인권: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아동노동․차별 금지

◦ 고용: 고용정책, 직업소개 , 직업훈련, 장애자 고용 및 직업재활, 직업안정

◦ 노동행정: 근로감독, 3자 협의회, 노동통계

◦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산업안전 및 보건, 근로복지

◦ 사회보장: 의료, 출산, 노령, 유족, 업무상재해, 실업, 가족급여

◦ 특별부문: 선원, 농원근로자, 간호사, 호텔근로자 등

◦ 사회정책: 고령근로자, 이주근로자, 토착민근로자

다. 협약․권고의 채택 절차

① ILO 사무국이 회원국의 법․제도․관행에 대한 보고서 준비

- 회원국 정부는 동 보고서에 대해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1차 의견제출

② 회원국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토의안에 대해 총회에서 1차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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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무국은 총회 토론결과를 회원국에 송부하고 회원국 정부는 2차 의견 제출

④ 사무국이 마련한 2차 토의안을 바탕으로 총회에서 2차 토의

⑤ 총회 참가대표 2/3 이상 찬성으로 채택

□ 협약 비준

가. 비준 절차

비준안 마련(고용부)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 등 
검토 ․전문가 자문 및 협약 검토회의

국제노동정책협의회 의결 ․협약비준을 위한 노사정협의(외교부 포함)

외교부 비준 의뢰
․비준검토서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외교부에 비준 의뢰

외교부 검토 ․관계부처 협의여부 및 번역문 검토

법제처 심사
․공식번역본 작성 및 타법령과의 관계 등 심
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회동의 ․예산부담이나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경우

대통령 재가
․예산부담이나 법령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
우

ILO에 비준서 기탁
․일반적으로 비준서 기탁 1년 후 발효
(선원관련 협약은 6개월 후 발효)

◦ 국외절차: ILO 사무총장은 UN 사무총장에게 통지

나. 비준시 의무

◦ 협약이행을 위한 국내조치 등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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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제도

가. 일반 감독제도(비준협약 준수 여부 감독)

1)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한 위원(노동법 전문가 20명, 임기 3년)으로 

구성된 상설기구

◦ 비준협약 이행상황,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노동기준 관련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서면 심의원칙)

- 회원국이 제출한 협약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연례 

보고서(observation 포함)를 작성하고,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 상정

2) 기준적용위원회

◦ 총회에 참가하는 노사정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비상설기구 (정부측 의장 1인,

노사측 부의장 각 1인 포함)

◦ 전문가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의

* 비준협약 이행상황,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보고사항

- 매년 전문가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 중, 기준적용위원회에서  검토할 25건 

내외의 안건을 노사가 협의하여 선정(정부배제)

- 안건 해당국 정부 및 노사정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권고 채택

3) 이의제기(Complaints)

◦ ILO 헌장(제26조~34조)에 따라, 총회 대표단이나 이사회, 해당 협약을 비준한 

정부가 다른 회원국의 비준협약 미준수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

◦ 이사회(Governing Body)에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구성하여 

조사 후 시정조치를 권고

◦ 해당국 정부는 권고를 수용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후속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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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제기(Representations)

◦ ILO 헌장(제24조~25조)에 따라 노사단체는 특정회원국이 비준협약을 준수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진정제기 가능

◦ ILO는 진정접수 후 해당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 이사회에서 3자 협의회(Tripartite Committee)를 구성하여 조사 후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조사위원회 소집을 요청 

나. 특별감독제도(결사의 자유 위원회)

◦ 노사단체나 타국정부가 해당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실시

※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제98호)은 미비준시에도 진정제기 가능

※ 결사의 자유는 ILO 3자주의의 핵심인데 협약 미비준국은 이행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51년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ILO 이사회

내에 두도록 결정

◦ 처리절차 및 효력

-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해당 정부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서 제출 

-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는 

동 권고안을 채택하고 해당 정부에 권고

- 권고안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ILO Official Bulletin에 권고 사례로 수록됨

< ILO 이사회 >

1. 주요기능

◦ 총회․이사회의 의제선정 및 의사일정 결정 

◦ 사무총장 임명 및 10대 상임이사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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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이 작성한 예산안 및 분담금 결정안 심의 및 총회 제출

◦ 사무국에 대한 업무감독 및 지시 

◦ 개별국가의 진정사건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의 채택 등

※ 연 3회 회의개최 (통상 3월, 6월, 10월)

2. 이사회 구성 

◦ ILO 이사회는 정이사(Regular member) 56명 및 부이사(Deputy member) 66명

으로 구성 

- (정이사 56명) 정부측 28, 노사측 각 14명으로 구성

- (부이사 66명) 정부측 28, 노사측 각 19명으로 구성

◦ 정부측 정이사 28국 : 10대 산업국(상임)과 선출 18국(3년)

- 10개 산업국: 미, 영, 독, 불, 중, 일, 러,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

- 선출직 이사국(18국): 아주 4, 미주 5, 구주 3, 아프리카 6

◦ 정부는 국가차원으로 선출, 노․사측 이사는 “개인자격”으로 선출

3. 이사국 선출 절차

◦ 각 지역별 소속국가간 외교적 사전 합의 후 지역별 coordinator가 총회 사무국에 

이를 통보

- 총회기간 중 차기 이사국 선출을 위한 그룹별 특별회기에서 추인

◦ 경쟁후보가 있어 사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후보자 명단을 총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특별회기에서 다수결로 선출

- 정부 선거단: 상임이사국 10개국 제외,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

- 노사대표 선거단: 총회 파견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로 구성

※ 아시아 지역은 매번 사전 합의를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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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이사(deputy member)제도

(총회 의사규칙 49조~50조, 이사회 의사규칙 1조․3조)

◦ 구성: 노사정 대표 66명(정부 28명, 노․사 각 19명)

◦ 배경: 보다 많은 회원국이 이사회 활동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1922년에 설치

◦ 임기: 3년 (노․사․정 부이사 공통)

◦ 권한 및 활동상 차이점 (이사회 의사규칙 제3조)

- 의장단 구성: 부이사의 경우 의장단에 포함 불가 

- 활동 및 권한

․정이사와 같이 ILO 이사회에 참석 및 발언 

※ 원칙적으로 투표권 없음

․정부측 부이사는 정이사가 권한 위임을 의장에 통보한 경우 투표권 행사

․노․사측 부이사는 각 그룹이 정한 조건에 따라 부이사의 투표권 여부가 결정되며

부이사의 투표권 행사시에는 이를 의장에 통고

※ 노․사측 이사는 이사회 참석여비를 ILO에서 지급

5. 교체이사(Substitute) (ILO 이사회 의사규칙 제4조)

◦ 정이사(Regular delegate)가 이사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그를 대리하게 

하기 위해 교체이사를 지명(1항)

◦ 교체이사는 정이사와 함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이 없고, 정이사가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정이사와 같은 권리를 행사(2~3항)

◦ 정부대표 교체이사는 정이사와 동일한 국적인으로 지명되어야 하나, 노․사 

대표 교체이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지명될 수 있음(1항․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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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LO 이사회 상임이사국

□ 연혁 및 현황

◦ ILO 창설당시 미, 영, 불, 이태리, 일본 5개국을 특별대우하기 위해 상임 이사국을

생각했으나

- 회원국의 지지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상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8개국을 선정  

※ 주요기준 예: ILO 분담금, 국민소득, 대외교역량, 경제활동인구 등

◦ 現상임이사국: 미, 영, 독, 불, 중, 일, 러, 이태리, 브라질, 인도

※ ILO 설립 당시 8개국→1953년 헌장 개정을 통해 10개국으로 확대

□ 상임이사국 선정 방식 

◦ ILO 헌장에 따라 이사국 내 독립위원회가 상임이사국 대상 국가를 검토 후 이사회

에서 확정 

- 1919년 이후 총 10차례 상임이사국 변경 

* 1986년 총회에서 상임이사국제도를 없애고, 정이사국 수를 두배로 확대하는 취지로 

헌장을 개정하자는 “헌장개정에 관한 1986년 협약”이 채택되었으나, 발효에 필요한 

비준국 수를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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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결사의 자유 위원회

□ 설립배경

◦ ILO 협약은 비준한 경우에만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서는 준수 상황을 감독할 수 없었으나

- 결사의 자유 협약(1948년 제87호, 1949년 제98호) 채택 이후 동 협약에 대해서는 비

준여부와 관계없이 준수여부를 감독할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라 1951년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설립

□ 기능

◦ 노사단체나 타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대해 진정

(complaint)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본회의에 

상정

*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제출한 권고안이 이사회에서 수정되거나 불채택 되
는 경우는 없음 

□ 구성

◦ 정부․노동계․경영계가 지명한 위원 각 6인(정위원3, 부위원3), 총 18인의 독립

위원과 위원장 1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

* ’14.6월 신임 위원단이 구성되어 ’17.6월까지 활동

◦ 결사의자유 위원 중 정부그룹 6인은 정위원 3인, 부위원 3인으로 구성

◦ 일반적으로 4개 지역(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주) 중 3개 지역이 정위원을 1석씩 

차지하고, 나머지 지역이 부위원 2석 차지

* 대한민국의 경우,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출과 관련 실무차원의 검토를 

한 적은 있으나, 이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진출을 위해 부 차원에서 
노력한 적은 아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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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처리절차 및 효력

◦ ILO는 노사단체 등의 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회원국에 진정이 제기되었음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

- 해당 회원국은 정부 의견을 서면으로 ILO 사무국에 제출

◦ 위원회는 이사회 개최 직전에 소집되어 2일간 비공개로 회의하고,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 (이사회가 연3회 개최되므로, 결사의자유위원회도 

연3회 개최)

- 이사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해당 정부에 권고

* 위원들은 자국 사례 심의시에는 원칙적으로 논의에서 제외됨

<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처리 절차 >

◦ 권고(recommendations)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회원국간 peer pressure 수준

이며, ILO 관보(Official Bulletin)에 게재됨

* 동 위원회는 회원국들에 대해 연간 약 100여 건의 권고를 채택

* 특정사안이 진정인의 정보제공이나 정부의 검토의견 제시 등으로 적극적
으로 검토되고 있는  active 상태일 경우에는 권고(recommendation)를, 사안에 대
한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만 이루어지고 있는 follow-up 상태일 경우에는 의견
(effect)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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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면담내용 및 시사점

 벨기에 연방고용노동부(FPS)

담당자 주요 질의응답

Charlotte

Q. 건강한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 회사와 직원들의 자율첨 참여에 바탕을 두고 직종마다 안내 

설명서를 만들고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음

Q. 소규모 회사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 
처벌하는지?

↳ 법적인 의무이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을 도와줌

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으나 너무 소규모의 회사들도 많기에 
실질적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름.
큰회사들은 입법내용을 준수하기 쉽지만 영세한 기업들은 
이를 준수히기 어려움

 노동사회연구소(뤼벤대학교)

담당자 주요 질의응답

Lise

Szeke

Q. 한국에서는 고용이 유연하다는 의미가 해고와 고용이 쉽고,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고 저임금 일자리일수록 고용이 유연한 

경우가 많은데 벨기에는 어떤지?

↳ 벨기에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됨.
다만,. 벨기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을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편이기에 고용이 유연한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사업주에게 전달하기 보다 쉬운 구조로 보임

Q. 전세계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벨기에의

경우는 어떠한지?

↳ 2008년 서브프라임, 2012년의 유럽위기(그렉시트) 등 유럽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 취업이 어려운 편임

벨기에는 유럽국가 중에서도 최저임금도 높은 편이라 어려움이

더 많지만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간의 합리적 대화를 통해 

노사의 간극을 좁히고 있음

그런 이유로 벨기에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 비해 노동

조합 가입율 자체 (절대적 수치 )가 높은 편이며, 가입률 

역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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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고용청(ONEM)

담당자 주요 질의응답

Cedric

Frehis

Q. 승인 비율과 허위 신청서에 대한 규제는?

↳ 신청서에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승인되고 있고,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없음

Q. 수당 지급까지 총 소요 기간은?

↳ 평균 9~10개월 걸림. 회사가 파산(폐쇄 등)이 일어난 경우 

바로 지급하지 않고, 우선 6개월은 기다림. 그러나, ‘19.4.1
부터는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였음(이 기간 동안 근로자
들에게는 임시 보상금이 지급됨.)

 유럽 공공서비스 사용자단체(CEEP)

담당자 주요 질의응답

Guillaume

Afellat

Q.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유로 전체의 기준이 있는지?

↳ 유로는 하나의 국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
환경 속의 많은 국가가 있음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일터 괴롭힘과 폭력에 관한 

유럽기본협약(European Framework Agreement on Harassment
and Violence at work) 이 2007년 제정되긴 하였으나, 직장 괴롭

힘의 의미(정의) 또한 유로내의 국가별로 다를 수밖에 없음

남유럽인 이탈리아와 서유럽인 독일의 위계(hierarchy)는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접근할 수 없음

예를들어 이탈리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지만 독일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독일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을 갖고 일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음

Q.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타당하고 수용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당사자와 사회구성원 전반이 갖게 되어 상호 

신뢰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활용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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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벨기에 · 유럽연합 대사관

담당자 주요 질의응답

Park, In

kyu

Q. 벨기에의 경우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가 있는지?

↳ 1975년에 노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합의하였음

또한, 2001년에는 성중립적 직무평가분류기준을 만드는데 

합의하였고 2008년에는 성 중립적 관점에서 직무를 평가

하고 분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음

2015년부터 시행(2007년 제정)중인 ‘남녀임금격차와 싸우기 

위한 법률’은 50인 이상의 기업이 2년마다 ‘임금구조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노사협의회에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성별 임금격차 분석, 정책 방향 제시,

입법 노력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2000년 13.6%에서 2016

년 4.7%로 대폭 줄일 수 있었음

 국제노동기구(ILO)

담당자 주요 질의응답

Chang Y.

HA

Q. 다른 협약과 달리 ILO 핵심협약을 더 중요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핵심협약은 8개로 구성되어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꼭 

비준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준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의무를

질 수 있음.

이는 많은 ILO 협약 중 핵심협약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이기에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임

다만, 나라별로 역사적 배경, 처한 상황 등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비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비준을 위한 노력 

등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임

Remo

Giuseppe

Becci

Q. ILO 기준을 만든 이유와 경영계가 이에 호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 1차 대전이 끝나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자본주의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경영계에서 고민했음

당시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로 탈모하고 있었으며 유럽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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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가 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음.

경영계는 사회주의에 반대해서 자유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주

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산성이 높아지면 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고 그러면 근로자들이 더 소비가 가능하는 선순환이 될 것을

생각한 것임

Tim de
Meyer

Q. 핵심협약을 비준한 일부 국가의 경우 경영계의 반대가 강해 

비준에 어려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씩으로 경영계의 반대를

설득하고 협약을 비준했는지?

↳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우는 협약비준에 대한 노사정의 공감

대가 있어 큰 어려움 없이 비준할 수 있었음

유럽연합 외의 국가에서는 비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움

Q. 도급, 파견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과 진행되고 있는 상황

에서 ILO의 입장은?

↳ 위험의 외주화와 연관된 협약으로는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협약이 있음

외주화는 직접고용과 연계되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해고문제와

관계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해고(근로자의 고용)가 경직되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경영계는 반대할 것임. 이와 유사

하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데 사용자의 완강한 반대로

논의 진행이 많이 어려움.

Woon
Kyong
Kang

Q. ILO가 사회적 인프라를 깔아주는 개발정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한국정부는 인프라 사업을 건설교통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하지만 ILO는 고용차원에 사회적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음

즉 사회적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창출되는 고용을 본다는 차원

Kim,
Jeong
Youn

Q. 개발도상국의 산업안전을 위해 ILO에서는 무엇을 지원하는지?

↳ 개발도상국에서 정부보다 다국적 기업의 힘이 더 미치는 

것이 현실이므로 다국적기업의 공정경쟁을 통하는 것도 한 

방법임

어느 나라든 중소기업(열악한 사업장)의 근로 조건 등은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주에 인센티브를 주고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사업주에게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가 노동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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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벨기에 경우, 양자(노사)·삼자(노사정)협의를 통한 임금협상 등이 제도화

되었음

- 그러나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다양한 고용형태 및 

일자리 출현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실성을 갖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척

되고 있음

- 한편 고용조건보다도 노동자의 일자리의 질이 중시되고 있으며, 일자리

(직업, job) 특성과 관련 특히 자율성 및 참여의 정도에 가중치가 주어지고 

있는 것은 노동자 개인의 복지향상과 관련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음.

◦ 벨기에의 경우, 한국과 고용시장 등 문화가 다름

- 특히 사회적 협의(social dialogue)를 통한 임금결정 등이 제도화되어 있어,

한국사회에서 임금설정(방식)이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논

의와 함께 노동자 개인 보다는 기능성을 중시하는 특성이 한국적 맥락에 

적실성을 가질 수 있는지 논의 필요

◦ 노사정 3자 구성체 등은 많으나 ILO는 많은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노사 

모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음

- 또한 ILO 핵심협약의 경우 필수적 내용으로 판단하여 비준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됨

- 민주주의란 다수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소수를 보호하는 것도

민주주의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갈등이 많은 문제에 대해 소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

- 유럽은 사회적 대화의 경우 시장지배가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각종의 노동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노동조합, 기업이 함께 모여 전개하는 

정책 형성 활동을 의미함. 역사적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타당하고 수용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신뢰를 이해

당사자와 사회구성원 전반이 갖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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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의 3자 협의체와 유사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무용론 등 일부 비판이 있으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장이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의미에 부합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

◦ 협의를 통한 임금설정은 기대 생산성이 반영되고 임금 수준과 승진 관련 보

장되며, 단체교섭은 노동자가 아닌 기능성을 중시하며, 노동량에 조정을 가

져오며 임금에 있어서는 개별적이지 않고 집단적이며 그 조정이 적음

-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세금은 비교적 아주 작고, 일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론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됨

- ILO에서는 열악한 환경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우수사례나 지침 등을 통해 간접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다수

- 특히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 처벌이나 제재 보다는 경영주에게 인센

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주가 노동법을 준수할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열악한 사업장의 근로 조건을 처벌만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토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 벨기에에서도 보상금 지급절차를 더 간소하게 하고, 조사기간을 더 단축시

키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 보상금 지급 관련 보고서를 월간, 연간으로 발간하고, 보고서 외에도 브로셔,

전자책 등을 이용하여 투명화 하는 노력을 함

- 한국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체당금만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

금체불 수사(조사), 근로감독, 노사지도 등 다양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 고용주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체당금 지급까지의 기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축하고, 더 투명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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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는 노동자의 작업장 내 근로조건(임금, 복지)을 넘어서서 작업장에서

의 웰빙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 특히, 작업장내에서의 건강, 안전이 제일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보

다는 중소기업의 작업장내 웰빙을 위한 품질개선이 되도록 국가가 도와야 

하고,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등 열악한 근로자들의 작업장 웰빙까지 포함

◦ 한국의 경우 경제규모가 커졌음에도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산업안전, 보건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작업장의 웰빙까지 못가고 임금 및 근로시

간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며

- 더욱이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향상마저 매

우 어려운 상황, 또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 등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어서 벨기에 사례는 우리가 아직은 진입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웰빙

을 위해 참고가 될 것임

◦ 한국에도 비슷한 제도로 도산등 사실인정제도 및 체당금 지급절차가 있음,

전체적으로 회사 도산 이후 체당금 지급까지의 절차는 비슷하나,

- 한국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나, 벨기에는 전액 고용주들의 기부를 통해 

축적된 펀드를 활용하고 있음

- 한국은 회사가 도산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도산등 

사실인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만 지급

- 벨기에는 회사가 파산(폐쇄)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중단된다는

전제하에서 임금 외에도 휴일 수당 등 최대 25,000유로 지급됨

- 벨기에의 경우 임금체불과 별개로 휴일수당, 계약위반 수당을 지급하고, 또 

조사기간 동안에 대한 임시보상금이 우선 지급되는 세밀함이 있음

- 한편, 벨기에는 한국과 달리 실업수당과 체당금이 중복 지급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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